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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번호 25G3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3년 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년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3년 연장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저율과세 3년 연장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3년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연장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3년 연장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3년 연장

【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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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 증여세, 부가가

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2026년 3조 1,798억원, 2029년 

6,742억원 등 2026~2029년 4년간 총 11조 9,687억원(연평균 2조 

9,9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소득세

는 2026~2028년 3년간 총 63억원(연평균 21억원) 감소 예상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

장 시 증여세는 2026~2028년 총 1,962억원(연평균 654억원) 감소 예상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법인세는 

2027~2029년 총 1조 1,217억원(연평균 3,739억원) 감소 예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소득세는 

2026~2028년 총 157억원(연평균 52억원) 감소 예상

◦ 조합 출자금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소득세는 2026~2029년 

총 1,521억원(연평균 380억원) 감소 예상

◦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소득세는 2026~2029년 

총 1조 7,235억원(연평균 4,309억원) 감소 예상

◦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법인세는 

2027~2029년 총 68억원(연평균 23억원) 감소 예상

◦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는 2026~2028년 총 8조 5,201억

원(연평균 2조 8,400억원) 감소 예상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부

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교육세는 2026~2028년 총 51

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 예상

◦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는 2026~2028년 총 95억원(연평균 32억원) 감

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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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교통·에너

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는 2026~2029년 총 1,969억원

(연평균 492억원) 감소 예상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

장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2026~2028년 총 147억

원(연평균 49억원) 감소 예상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69조의3)
-21 -21 -21 - -63 -2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

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71조제1항)

-654 -654 -654 - -1,962 -65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72조)
- -3,620 -3,738 -3,859 -11,217 -3,739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87조의2) 
-53 -52 -51 - -157 -52

조합 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

장(안 제88조의5)
-282 -507 -507 -225 -1,521 -380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89조의3)
-3,192 -5,745 -5,745 -2,553 -17,235 -4,309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04조의30)

- -21 -23 -24 -68 -23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6,933 -28,374 -29,894 -　-85,201 -28,400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연장(제106조제1항 후

단, 제111조제1항제2호)

-17 -17 -17 - -51 -17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

제 3년 연장(안 제106조제2항제9호)
-32 -32 -32 -　 -95 -32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3

년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제2호)
-567 -655 -666 -81 -1,969 -492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단위: 억원)



― 3 ―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2

안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

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

세 감면)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3

안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4

안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현행) 농어민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상속세 비과세

－ (개정안) 농어민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농어가목

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증여

세･상속세 비과세

5

안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

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2026년부터 

저율과세*)

     * 2026년 5%, 2027년 이후 9%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

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2029년

부터 저율과세*)

     * 2029년 5%, 2030년 이후 9%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

지·환경세 감면 3년 연장(제111조의5

제1항)

-47 -49 -52 - -147 -49

합계 -31,798 -39,747 -41,400 -6,742 -119,687 -29,922 

주: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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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

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2026

년부터 저율과세*)

     * 2026년 5%, 2027년 이후 9%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

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2029년부터 저율과세*)

      * 2029년 5%, 2030년 이후 9%  

7

안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8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9

제106조제1항 후단 중 

같은 항 제1호 관련 

부분(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1조제1항(석유류

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

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면제대상 세목) 부가가치세(제106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제111조제1항제2호)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3년 연장)

10

안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2항제9호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 축산

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

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11

안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제1항제2호

◦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12

제111조의5제1항(연안

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

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 (감면액) 리터당 56원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28.12.31.(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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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2

안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

3
안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

4
안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5
안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

6
안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

7

안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8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

1항제5호 및 제6호
○ -

9

제106조제1항 후단 중 같은 항 제1호 관련 부

분(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1조제1항(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

10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2항

제9호
○ -

11

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제1항제2호

○ -

12
제111조의5제1항(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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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부동산

양도일이 포함된 연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의 세수

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

◦ 최근 조세지출 실적은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2020~2024년

감면실적 평균(21억원) 수준에서 향후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

나.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

부터 3년간 발생할 것으로 가정

❑ 향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액은 최근 5

년(2019~2023년)간 증여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

평균액(65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다.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2025년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계

◦ 개정안에 따른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

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향후 과세표준 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3년 신고분과 동일하게 유지

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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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

－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일반법인의 

세율이 인하되었음을 감안하여 2023년 이전 감면실적을 현행 세율에 맞춰서 조정

하여 활용

※ 단, 2023년 조합법인의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

   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

◦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

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2020~2024년)간의 조정실적의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

❑ 2024년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

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 저축의 

2024년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

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

◦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

마.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

❑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

◦ 조합 등 출자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2023~2024년)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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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

가 발생하는 기간(2026~2029년)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

바.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

❑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

◦ 조합 등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2023~2024년)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

화가 발생하는 기간(2026~2029년)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

사.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2025년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계

◦ 개정안에 따른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

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

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향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기반이 

되는 해상운송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전망(2024.10.)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 향후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우수 선화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우수 선화주기업의

운송비용에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비중은 2024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5년 세액공제는 2024년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지수와 수출입 물동량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추정

－ 2026년 이후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은 2025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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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증가율 전망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아.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실적 및 어업용 기자재 실

적을 구분하고, 각각의 최근(2019~2023년) 추세를 반영해 향후 조세지

출액을 추정

◦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징수 기준)은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 세부 항목을 각각 구분할 수 없음 

◦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공급가액 자료(신고 기준)는 최종 조세지출액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나,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조세지출액에 반영함

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연장된 일몰기한을 고려하여 2026~2028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종료(2027.12.31.)에 따른 유류세 개별소비세 

전환 후에도 석유류에 대한 세율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의 부가세인 교육세 감소분까지 추계

차.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최근 조세지출액의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세수효과는 감면대상 석유류 공급량 추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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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계

◦ 최근 휘발유 · 경유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었던 점을 반영하여1), 

추계에는 조세지출 실적 대신 면세유 공급량의 증감률 추세를 반영

❑ 추계 자료가 발생 기준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면제액을 조정

◦ 매년 징수 기간(부가가치세: 분기, 그 외 세목: 월)별로 면제액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

타.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연장된 일몰기한을 고려하여 2026~2028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종료(2027.12.31.)에 따른 유류세 개별소비세 

전환 후에도 석유류에 대한 세율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의 부가세인 교육세 감소분까지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개요) 동 감면은 어업용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임

❑ (감면실적)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

1) 최근 유류세 인하 적용 현황: (2018.11.6.~2019.5.6.) 15% 인하 → (2019.5.7.~8.31.) 7% 인하 → 

(2021.11.12.~2022.4.30.) 20% 인하 → (2022.5.1.~6.30.) 30% 인하 → (2022.7.1.~12.31.) 37% 인

하 → (2023.1.1.~2024.6.30.) 경유 37% 및 휘발유 25% 인하 → (2024.7.1.~2024.10.31.) 경유 30% 

및 휘발유 20% 인하 → (2024.11.1.~2025.4.30.) 경유 23% 및 휘발유 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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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제도는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후, 연도별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20~’24년
연평균

감면실적 신설 19 19 19 17 24 25 20 21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표 2]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2017~2024년

(단위: 억원)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0~2024년 감면실적 평균(21억원) 수준이 향후

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

(3) 추계결과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21억원, 2028년 21억원 등 3년간 총 63억원(연평균 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69조의3)
-21 -21 -21 -63 -21 

[표 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시 세수효과: 소득세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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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100%)

◦ 적용기간: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실적은 

2019년 596억원, 2023년 654억원으로 5년간 총 3,271억원(연평균 

654억원) 으로 나타남

구분 내용

증여인 요건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에 거주

•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

수증인 요건
•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 

감면대상 자산

• 농지: 「농지법」 상 농지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 상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  

             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것,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이 산림지의 경우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 제  

             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따른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상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상 어선으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 어업용 토지 등: 4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누적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표 4] 영농자녀등의 증여세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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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누적 연평균

감면실적 596 536 773 712 654 3,271 65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 각 년도

[표 5] 최근 5년간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실적 추이

(단위: 억원)

(2) 추계방법 및 결과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에 따라 2026년 654억원, 2028년 654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

지 총 1,962억원(연평균 6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최근 5년(2019~2023년)

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65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구 분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증여세 감소액 654 654 654 1,962 654

[표 6]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

(단위: 억원)

다.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

◦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 9~12%의 저율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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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조합법인

적용대상 일반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

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손금불산입(기부금 등 8개항목1))

= 과세표준

과표

구간별

세율

2억원 이하 9%2)

9%

2~20억원

19%2)

20~200억원

12%200~3,000억원 21%2)

3,000억원 초과 24%2)

주: 1) 기부금, 접대비, 대손금, 대손충당금,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2)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1%p씩 상향된 세율 적용

[표 7]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

❑ (특례실적)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27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113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4년 3,289억원 수준

◦ 2024년 실적 감소는 법인 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

법인의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과세특례 실적 3,271 3,347 4,230 5,113 3,289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표 8]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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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방법

❑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2023년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을

조정한 후, 2020~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

효과 추정

◦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

과표구간별
법인수

(개)

과세표준

(억원)

과세특례 적용 과세특례 미적용
세수효과

(A-B)세율

(%)

산출세액

(A,억원)

세율1)

(%)

산출세액

(B,억원)

합 계 4,215 59,145 - 6,053 - 11,167 -5,113

2억원 이하 1,181 618
9

56 10 62 -6

2~20억원 2,273 19,307 1,740
20

3,407 -1,666

20~200억원 753 37,307
12

4,032 7,311 -3,279

200~3,000억원 8 1,913 225 22 387 -162

주: 1) 2023년 신고분은 2022년 귀속소득을 기반으로 신고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의 세율이 적용되며, 중간

예납분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9]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 세율 및 산출세액: 2023년 신고기준

◦ 2023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세율인하에 따른 특례

실적을 조정

－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의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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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구간별
법인수

(A,개)

과세표준

(B,억원)

1인당

과세표준

(C=B/A,

억원)

특례 미적용시

’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

’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

세율

(D,%)

산출세액

세율

(D’,%)

산출세액

1인당

(E=C

×D,

억원)

전체

(F=E

×B,

억원)

1인당

(E’=C

×D’,

억원)

전체

(F’=E’

×B,

억원)

합 계 4,215 59,145 - - - 11,167 - - 10,577

2억원 이하 1,181 618 0.5 10 0.05 62 9 0.04 56

2~20억원 2,273 19,307 8.5
20

1.6 3,407
19

1.5 3,215

20~200억원 753 37,307 49.5 10.5 7,311 10.0 6,938

200~3,000억원 8 1,913 239.1 22 55.0 387 21 52.3 368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0]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 2023년 신고기준

－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 2023년 기준 11.5%의 실적이 하향 조정

특례적용시 

산출세액(A)

특례 미적용시

실적조정율

([C-E]/C)

’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

’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

산출세액(B)
특례실적

(C=A-B)
산출세액(D)

특례실적

(E=A-D)

산출세액 6,053 11,167 -5,113 10,577 -4,524 -11.5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1] 조합법인 과세특례 실적 조정: 2023년 신고기준

－ 2023년 기준으로 2020~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특례

실적은 연평균 3.2% 증가함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잠정)

연평균
증가율

(’20~’24년)

특례
실적

조정전(A) 3,271 3,347 4,230 5,113 3,289 -

조정후
(A×[1-11.5%])

2,894 2,961 3,743 4,524 3,2891) 3.2

주: 1)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표 12]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조정: 2020~2024년

◦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

(3.2%)을 반영하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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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2027 2028 2029

세수효과 -3,620 -3,738 -3,859

[표 13]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

(3) 추계결과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3,620억원, 

2029년 3,859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조 1,217억원

(연평균 3,73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72조)

-3,620 -3,738 -3,859 -11,217 -3,739

[표 1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29년, 법인세

(단위: 억원)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1) 조세지출 실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최근 조세지출실적은 2021

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37억원, 2023년 43억원 등으

로 최근 증가 추세(2021~2024년 연평균 24.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임･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연

간 240만원 한도(만기 3년 또는 5년) 가입 시 약정이율과 저축장려금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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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1) 연평균2)

조세감면액 40 35 37 43 67 46

(증감률) (△24.5) (△12.5) (5.7) (16.2) (55.8) (24.2)

주: 1)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

   2) 2021~2024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20~2024년

2) 추계 방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2024년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금리

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조세지출액 전망

◦ 동 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4년 저축 규모가 유지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

－ 현재 향후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

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률에 따라 2024년 이후 조세지출 실적이 감소

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

－ 국고채 3년물의 이자율은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2024.10.)의 

전망치 활용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국고채 3년물

(증감률)

3.6 3.1 2.8 2.8 2.7 2.6

- (△12.4%) (△9.3%) (△2.1%) (△1.8%) (△3.3%)

자료: 2023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2024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표 16]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 

3) 추계 결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

득세는 2026년 53억원 등 2026~2028년 3년간 총 157억원(연평균 

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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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안 제87조의2) -53 -52 -51 -157 -52

[표 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마.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1) 조세지출 실적

❑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실적은

2020~2024년 연평균 634억원 수준이며 연도별로 증감이 반복되는 추

세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1) 연평균2)

조세감면액 492 491 611 868 709 789

(증감률) (△37.2) (△0.2) (24.4) (42.1) (△18.3)

주: 1)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

   2) 2023~2024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8]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실적: 2020~2024년

2) 추계 방법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2023~2024년)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각 연

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789억원)을 기준으로 함 

－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 

◦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안

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p, 2027~2028년 9%p, 2029년 

4%p이며,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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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르면 2026~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 2029년은 5%, 2030년 

이후는 9% 적용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A) 5 9 9 9 9

개정안(B) 0 0 0 5 9

소득세율 변동폭(B-A) △5 △9 △9 △4 0

[표 19]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

(단위: %, %p)

◦ 2023년~2024년 배당소득세율이 14%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789

억원이므로,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56억원(789억원

/14%)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

◦ 따라서 상기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

하여 세수효과 추정

3) 추계 결과

❑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

득세는 2026년 282억원 등 2026~2029년 4년간 총 1,521억원(연평균 

3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안 제88조의5) -282 -507 -507 -225 -1,521 -380

[표 20]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9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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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

1) 조세지출 실적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조 1,647억원으로 2021~2024년간 연평균 52.7% 증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 연평균2)

조세감면액 4,372 3,269 3,113 6,226 11,647 8,937

(증감률) (△13.9) (△25.2) (△4.8) (100.0) (87.1)

주: 1)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

   2) 2022~2024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1]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관련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

2) 추계 방법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

는 최근(2023~2024년)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8,937억원)을 기준으로 함 

－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 

◦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안

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p, 2027~2028년 9%p, 2029년 

4%p이며,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

－ 개정안에 따르면 2026~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 2029년은 5%, 2030년 

이후는 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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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A) 5 9 9 9 9

개정안(B) 0 0 0 5 9

소득세율 변동폭(B-A) △5 △9 △9 △4 0

[표 22]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

(단위: %, %p)

◦ 2023년~2024년 이자소득세율이 14%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8,937억원이므로,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683억원

(8,937억원/14%)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

◦ 따라서 상기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

하여 세수효과 추정

3) 추계 결과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3,192억원 등 2026~2029년 동안 총 1조 

7,235억원(연평균 4,30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안 제89조의3)
-3,192 -5,745 -5,745 -2,553 -17,235 -4,309 

[표 23]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9년

(단위: 억원)

사.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국적선사’)와 화주

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적선사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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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지출 중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40% 이상이며, 전년 대비 증가하였을 경우 공제

◦ 공제대상인 화주기업이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와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

구분 내용

공제대상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

공제요건
-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

-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

공제내용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 1%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전년대비 증가분 × 3%

   ※ 공제한도: 부과된 소득세 · 법인세의 10%

적용기한 - 2025.12.31.까지

[표 24]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내용

❑ (공제실적) 우수 선화주기업의 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세액공제 실적이 최초로 발생한 2021년 7억원에서 2022년 36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4년(잠정) 7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 2024년의 경우, 2023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교역량 감소와 운임하락 등으로 

세액공제 실적이 크게 감소

2021 2022 2023 2024(잠정)

공제실적 7 36 24 7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25]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 2021~2024년

(단위: 억원)

(2) 추계방법

❑ 향후 우수 선화주기업의 세액공제 실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증가율(2024.10.)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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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선화주기업의 세액공제 실적은 해운의 수출입 물동량과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지수를 통해 산출한 수출입 해상운송비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수출입 해상운송비용은 연간 해운 수출입 물동량과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지수인 샹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ha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이하 SCFI 지수)의 

연간 평균값을 곱하여 계산

－ 세액공제 실적이 최초로 발생한 2021년 이후 세액공제 실적의 증감률과 수출입 

해상운송비용 증감률은 높은 상관관계(0.972)를 보임

※ 단, 해상운송비용의 증감과 세액공제의 증감간의 시차(1년)를 감안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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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톤×가격지수) (억원)

[그림 1]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와 수출입 해상운송비용 추이

   주: 수출입 해상운송비용은 연간 해운 수출입 물동량(억톤)과 SCFI 지수의 연평균 값을 곱해 산출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해운화물통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상운송비용이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증가율(2024.10.)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5년 세액공제는 2024년 SCFI 지수 상승률 및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18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

※ SCFI 지수(연평균): ’23년 1,006 → ’24년 2,506(전년대비 149.2% 증가)

   해운 수출입 물동량(억톤): ’23년 10.05 → ’24년 10.23(전년대비 1.8% 증가)

－ 2026년 이후 세액공제는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이 2024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

하고, 수출입 물동량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증가율 전망(2024.10.)에 비례

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 단, 해상운송비용의 증감과 세액공제의 증감간의 시차(1년)를 반영하여 t년도 

   세액공제 증가율은 t-1년도 통관수출입의 증가율 전망을 적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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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028 2029

공제액 추정치 21 23 24

통관수출입 증가율 전망(t-1년) 8.1 7.4 7.3

주: 통관수출입 증가율 전망치는 통관수출 증가율 전망과 통관수입 증가율 전망을 합산하여 추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2024.10.

[표 26] 향후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추정치

(단위: 억원)

(3) 추계결과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21억원, 2029년 24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68억원(연평균 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104조의30)

-21 -23 -24 -68 -23

[표 2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29년, 법인세

(단위: 억원)

아.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동 제도는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 적용대상은 비료2), 농약3), 경운기 · 트랙터 · 콤바인 등 농업기계, 양돈케이

지 · 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 어망 · 선박

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 목초액 등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4) 등임

2)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3) 「농약관리법」에 따르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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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전체 조세지출액은 2019년 1조 8,770억원, 2023년 2조 3,047억원 등

으로 집계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어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액 18,770 17,763 18,481 21,886 23,047

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표 28]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2019~2023년

(단위: 억원)

❑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근 농·축

산·임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2023년의 경우 96.4%,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3.3% 수준으로 집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축산·임업용(제105조제1항제5호) 95.8 95.8 96.0 95.8 96.4

어업용(제105조제1항제6호) 4.2 4.0 4.2 3.6 3.3

주: 공급가액은 신고(귀속) 기준 금액이며,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9]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기자재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 2019~2023년

(단위: %)

❑ 영세율 대상인 기자재 공급가액 자료를 반영하여, 전체 조세지출액을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

지출로 구분함

◦ 매년 전체 조세지출액(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에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 및 어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 축산기계, 어업용기자재,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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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17,976 17,048 17,697 21,092 22,275

어업용 기자재 794 715 784 794 772

[표 30] 최근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추정치): 

2019~2023년

(단위: 억원)

❑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8년 2조 9,122억원 등으로 추정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9년 1조 7,976억원에서 2023년 

2조 2,275억원으로 2019~2023년 5년간 연평균 5.5% 증가한 것으로 추정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률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 
17,976 17,048 17,697 21,092 22,275 5.5

[표 31] 최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추정치): 

2019~2023년

(단위: 억원, %)

◦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증감률 추세(연평균 

5.5%)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2024 2025 2026 2027 2028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
23,502 24,796 26,162 27,602 29,122

[표 32] 향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 2024~2028년

(단위: 억원)

❑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5년 772억원 등으로 추정

◦ 최근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21년 784억원, 2022년 794억원, 

2023년 772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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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조세지출액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 
794 715 784 794 772 772

[표 33] 최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추정치): 2019~2023년

(단위: 억원)

◦ 최근(2019~2023년) 조세지출액 증감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추계기간 조

세지출 규모는 최근 평균과 동일한 수준(연간 772억원)일 것으로 추정

  2024 2025 2026 2027 2028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
772 772 772 772 772

[표 34] 향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 2024~2028년

(단위: 억원)

❑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

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조 6,933억원, 2028년 2조 9,894억원 등 2026~2028년 3년

간 총 8조 5,201억원(연평균 2조 8,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6~2028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6조 3,645억원, 지방소비

세(25.3%)는 총 2조 1,556억원 감소 예상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6,933 -28,374 -29,894 -85,201 -28,400

- 국세(74.7%) -20,119 -21,195 -22,331 -63,645 -21,215

- 지방소비세(25.3%) -6,814 -7,179 -7,563 -21,556 -7,185 

[표 35]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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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조세지출 실적)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에 따

른 조세지출 실적은 2023년 15억원, 2024년 17억원으로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합 계 18 19 14 15 17

부가가치세 3 4 5 5 6

교통·에너지·환경세 13 13 8 9 10

교육세 2 2 1 1 1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6]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 (추계방법)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추계기간 동안 2020~2024년 연평균 조세지출 

실적치(2024년은 전망)인 17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

◦ 조세지출 실적이 증감을 반복하는 등 일관된 추세가 없음을 고려하여 추

계기간 동안 연평균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2024년 전망은 신고 ‧ 진도비를 고려한 수치로 잠정 실적치로 볼 수 있음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

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7억원 등 

2026~2028년까지 3년간 총 51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106조제1항 

후단, 제111조제1항제2호)

-17 -17 -17 -51 -17

부가가치세 -5 -5 -5 -15 -5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11 -11 -11 -33 -11

교육세 -1 -1 -1 -3 -1

[표 3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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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동 제도는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

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

❑ 동 제도에 따른 최근 조세지출액은 2019년 36억원, 2022년 46억원, 

2024년(전망) 29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로, 최근

(2019~2024년)의 연평균 조세지출액은 32억원 수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전망) 연평균 

조세지출액 36 21 34 46 24 29 32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8]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19~2024년(전망)

(단위: 억원)

❑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

가가치세수는 2026년 32억원 등 2026~2028년 3년 간 총 95억원(연

평균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향후 추계기간 동안 최근(2019~2024년)의 연평균 조세지출액(32억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 

◦ 2026~2028년 3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71억원, 지방소

비세(25.3%)는 총 24억원 감소 예상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2항제9호)
-32 -32 -32 -95 -32

- 국세(74.7%) -24 -24 -24 -71 -24

- 지방소비세(25.3%) -8 -8 -8 -24 -8

[표 39]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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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 추계방법

❑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은 유종별 2020~2024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경유 76 81 86 81 82 2.0

중유 50 55 55 54 46 -1.9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0]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2020~2024년

  (단위: 천㎘, %)

❑ 간접세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

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추계

◦ 추계기간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

◦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유종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가가치세

(A) (B) (C) (D) (E)

경유 375원/ℓ1) - A×15% A×26% (세전가격

+제세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3))

×10%

중유 - 17원/ℓ B×15% -

윤활유2) - - - -

주: 1) 2026년 이후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은 탄력세율인 375원/ℓ를 반영

   2)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

   3) 품질검사수수료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

며 석유제품은 0.469원/ℓ 

[표 41] 현행 유종별 세율

❑ 부가가치세 추계 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

◦ 석유류의 유종별 세전가격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 최근 실적인 2020~2024년 연평균 금액을 적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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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경유(선박용) 416 581 1,090 914 857 772

중유 451 606 895 786 816 711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 

[표 42] 유종별 세전가격 현황: 2020~2024년

  (단위: 원/ℓ)

(2) 추계결과

(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추계기간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량은 2024년 유종별 실적에 최근 

연평균 증가율(2020~2024년)을 반영하여 추정

유종 2025 2026 2027 2028

경유 84 85 87 89

중유 46 45 44 43

[표 43]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유종별 공급량 추정: 2025~2028년

  (단위: 천㎘)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유종

별 공급량 추정치에 각각의 세율 적용하여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경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375원/ℓ) × 조정계수*

◦ 개별소비세액 = 중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17원/ℓ) × 조정계수*

* 면세유 공급 시점과 감면액 발생 시점 간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해 반영(2020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1.083, 개별소비세 0.822)

2026 2027 2028

교통·에너지·환경세 -347 -354 -361

개별소비세 -6 -6 -6

[표 4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6~2028년

   (단위: 억원)

5) 두바이유 가격(달러/배럴): (’20) 42.29 (’21) 69.41 (’22) 96.41 (’23) 82.10 (’24) 79.58 (’25.3.) 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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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은 교통·에너

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추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

◦ 교육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개별소비세 추계액) × 15%

◦ 자동차세액(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26%

2026 2027 2028

교육세 -53 -54 -55

자동차세(주행분) -90 -92 -94

[표 45]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교육세와 자동차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6~2028년

   (단위: 억원)

(다) 부가가치세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

◦ 부가가치세액 = 유종별 공급가액 추정액6) × 10% × 조정계수*

－ 경유 공급가액=(세전가격+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품질검사수수료)×

경유 공급량 추계

－ 중유 공급가액=(세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품질검사수수료)×중유 공급량 추계

* 실제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추계액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

정계수(2020년 기준, 1.028) 적용

2026 2027 2028

부가가치세 -148 -150 -151 

[표 4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6~2028년

   (단위: 억원)

(라) 추계 결과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

6)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

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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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6년 567억원 등 

2026~2029년 4년간 총 3,339억원(연평균 556억원) 감소 예상

◦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

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12, 차년도에 

1/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4, 차년도에 1/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 교통·에너지·환경세 -318 -354 -361 -30 -1,063 -266

- 개별소비세 -6 -6 -6 -1 -18 -5

- 교육세 -49 -54 -55 -5 -162 -41

- 자동차세(지방세) -83 -92 -94 -8 -276 -69

- 부가

가치세

국세, 74.7% -83 -112 -113 -28 -336 -84

지방소비세, 25.3% -28 -38 -38 -10 -114 -28

전체 -567 -655 -666 -81 -1,969 -492 

[표 47]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징수): 

2026~2029년

(단위: 억원)

타.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조세지출 실적)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23년 32억원, 2024년은 39억원으로 전망

◦ 동 제도는 2020년 세법개정으로 2021년부터 실적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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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2 2023
2024

(전망)

합 계 19 30 32 39

교통·에너지·환경세 17 26 28 34

교육세 3 4 4 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 (추계방법) 한국해운조합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대상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량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세액감면 대상 연안화물선

용 경유 공급량을 추정

◦ 2025년 이후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량은 2022~2024년 연평균 증가율

(5.2%)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

구 분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공급량 47,471 51,074 52,573 5.2%

자료: 한국해운조합

[표 49] 한국해운조합 세액감면 대상 경유(MGO) 공급 현황

(단위: kl)

❑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량 추정치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단가(56

원/ℓ)을 곱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을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인 교육세와 각각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

면액까지 함께 추계

－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0%, 부가가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과 교

육세액의 합계에 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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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27 2028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량(A) 58,223 61,272 64,481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

(B=A×56원/ℓ)
33 34 36 

교육세 감면액

(C=B×30%)
10 10 11 

부가가치세 감면액

[(B+C)×10%]
4 4 5 

[표 50] 추계기간 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억원)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

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47억원 등 

2026~2028년까지 5년간 총 147억원(연평균 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

에너지·환경세 감면(제111조의5

제1항)

-47 -49 -52 -147 -49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33 -34 -36 -103 -34

교육세 -10 -10 -11 -31 -10

부가가치세 -4 -4 -5 -13 -4

[표 5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Ⅳ. 부대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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